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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 구성과 실무지

원단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억 9,600만

원, 2030년 27억 8,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4억 5,500만원

(연평균 26억 9,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안 제6조 등)

2,696 2,596 2,658 2,720 2,785 13,455 2,691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주: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안 제6조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  

    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등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지원

단을 둠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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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1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게 생활지원금 등

의 지원,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복구

비용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주민 자녀 중 대학생 

등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임시주거

시설의 전환ㆍ활용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향후 

일정수량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예산지

원을 하여야 함(안 제12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무상 의료서비

스 제공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의료기관 등

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주거시설 복구 및 임시거주시

설 제공 등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피

해지역 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에게 농경지 등 

생산기반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임업

인의 경영임지 등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여야 하

며 피해지역 임업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

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

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등

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등에 기반시설 복구,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을 위

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재량규정

피해지역 내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 등은 시설

의 복구와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

업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8조)

의무규정

대형산불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등록

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는 경영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9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된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안 제20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문화축제 등 공동체 활성화 프

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

21조)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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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5조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피해복구 및 재건

국가 등은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5조·

제26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

설 구축 및 주택ㆍ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

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8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하여 

추모공원의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가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재량규정

의무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

음(안 제31조)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

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

33조)

재량규정

국가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

리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

여야 함(안 제35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 등 피해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

업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음

(안 제36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

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

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37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선정하여 지

원할 수 있음(안 제38조)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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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46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국가 등은 산불고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등을 우선 배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안 제46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7조)

재량규정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

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민관

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함(안 제48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하여 

추모공원의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가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재량규정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ㆍ활용

하여야 함(안 제49조)
의무규정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장비 추

가 확보 및 시설을 보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

불대응장비 확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맞춤형 장비 개발 및 도입

하여야 함(안 제50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 등은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51조)

의무규정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 등은 일정규모 이

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

설 설치를 포함하여야 하고 국가는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52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

는 주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53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등 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등은 마을순찰대에 교육훈련 및 장비  등의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54조)

재량규정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

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55

조)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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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5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대

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
의무규정

6
안 제58조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

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등

○ -

2

안 제11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X

생활지원금, 소상공인 등 복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어 중복 지원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확보 

및 운영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수량의 

증가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의료지원 대상자 수,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주거시설 복구 건수,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생산기반 복구 지원 건수,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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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복구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규제자유특구 시설 복구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관광사업자 수, 평균 

재난지원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주택 소실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25조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피해복구 및 재건

X

공동주택단지 조성 규모, 평균 조성 비용 및 

지원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공동영농모델 관련 장비별 지원 수량, 장비별 

평균 구매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복합기능 집적지구 내 기반시설 등의 종류, 

시설별 구축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추모공원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재정적 지원 항목과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여부, 추가 

국고보조율의 추가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

산불폐기물 처리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위험목 제거사업 건수, 평균 사업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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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임도 설치 건수, 평균 설치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림경영특구 선정 건수,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46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X

산불고위험지역 지정 건수, 해당 지역 내 

산불 예방 등의 조치 건수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대응체계 혁신 등을 위한 시범사업 내용 

및 규모, 평균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구매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추모공원 규모, 재정적 지원 항목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마을산불위험지도 작성 건수, 평균 작성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진화를 위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의 종류, 종류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구호물품별 추가적으로 비축이 필요한 수량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재해예방시설 설치 수량, 평균 설치 비용, 

지원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기존 산불대응 훈련 등의 확대 여부, 

인센티브 제공 건수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마을순찰대의 평균 인원, 지원 항목별 수량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기존의 산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여부, 

평균 연구개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5
안 제5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X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 항목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58조

(증액교부금 지원)
X

증액교부금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증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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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구성과 실무지원단 설치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정원은 총 32명이고, 파견 공무원 

10명을 제외하여 총 22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상시 근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정원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2025.3.27.~5.15) 기

간 동안 지원인력으로 107명의 공무원 등이 근무한 점, 위원회의 업무범

위(피해 보상 관련 심의·의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근무인원의 30%인 

32명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1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실무지원단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은 총 22명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 정원 중 파견공무원 비

31.4%를 적용하면 10명(=정원 32명×31.4%)으로 추정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직급

별 인원, 1인당 보수, 기본경비 비율 등을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1)

❑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5.1% 3.6% 2.3% 1.9%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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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를 위하여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

가. 민간위원 참석수당

❑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 참석수당,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제정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

정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50%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회의 참

석수당(안건검토 포함) 4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600만원으로 추정

－ 회의 참석수당: 9,600만원 = 5명×40만원×월 4회×12개월

나. 실무지원단 설치

❑ 22명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의 경우,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 기본경비 비율,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 (보수) 2026년 15억 4,900만원, 2030년 17억 400만원으로 추정

－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총 2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4명, 6급 10명, 

7급 5명)

－ (1인당 보수) 2025년 기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급별2) 보수에 추계기

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3) 적용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3) 2023~2025년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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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부담금) 2026년 2억 300만원, 2030년 2억 2,800만원으로 추정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4)

◦ (기본경비) 2026년 6억 3,500만원, 2030년 6억 9,900만원으로 추정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41%이고 추계기

간 동안 동일

◦ (자산취득비) 2026년 1억 5,900만원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정원 32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

관 1인당 자산취득비 4,981,000원5)을 곱하여 산출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보수

(단위: 원)

고위 138,283,291 141,602,090 145,000,540 148,480,553 152,044,086 

4급 104,292,041 106,795,050 109,358,131 111,982,726 114,670,311 

5급 83,335,447 85,335,497 87,383,549 89,480,754 91,628,292 

6급 62,712,783 64,217,890 65,759,119 67,337,338 68,953,434 

7급 48,456,006 49,618,950 50,809,805 52,029,240 53,277,942 

보수

(단위: 백만원)

고위(1명) 138 142 145 148 152 

4급(2명) 209 214 219 224 229 

5급(4명) 333 341 350 358 367 

6급(10명) 627 642 658 673 690 

7급(5명) 242 248 254 260 266 

소계(a, 22명) 1,549 1,587 1,626 1,663 1,704 

기관부담금(=a×요율, 백만원) 203 208 215 221 228 

기본경비(=a×41%, 백만원) 635 651 667 682 699 

자산취득비(단위: 백만원) 159 - - - -

[표 2] 보수·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 추정: 2026~2030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정원,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

리비 등 포함),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

◦ 위원회 실무지원단의 정원은 32명이고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는 14만원6)

4) 2026년 13.1%, 2027년 13.1%

5)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197,000원이고 소비

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

6)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였고, 추계기간 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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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a, 만원) 14 14 14 15 15

사무실 임차료(=a×32명×12개월, 백만원) 54 54 54 58 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3] 위원회 실무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추정: 2026~2030년

❑ 추계결과, 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

억원, 2030년 26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등

보수 1,549 1,587 1,626 1,663 1,704 8,129 

기관부담금 203 208 215 221 228 1,075 

기본경비 635 651 667 682 699 3,334 

자산취득비 159 - 159 

소계 2,546 2,446 2,508 2,566 2,631 12,697 

사무실 임차료 54 54 54 58 58 278

합계 2,600 2,500 2,562 2,624 2,689 12,9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4] 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

정소요는 2026년 26억 9,600만원, 2030년 27억 8,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구성 96 96 96 96 96 480 

위원회 실무지원단 설치 2,600 2,500 2,562 2,624 2,689 12,975 

합계 2,696 2,596 2,658 2,720 2,785 13,455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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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직

급별 인원, 1인당 보수, 기본경비 등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

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


